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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ꋮ i

요 약

지방소비세 도입의 국회논의 쟁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정부안 인하 현행유지1. : 0.27% vs.

◦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2.

◦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

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 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

◦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

치를 설정하고 있음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현황I.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대비표<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

지방소비세

재원규모

․부가가치세의 5%
․ 년기준 억원2010 24,334

․부가가치세의 20%
․ 년 기준 억원2010 97,336

․부가가치세의 5%
․ 년 기준 억원2010 24,334

배분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50%
․재정자립도 50%

권역별

가중치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50%
․비수도권 도 500%

․지방소비세액의 50%
정부안과 동일;

․지방소비세액의 50%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단계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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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1.

❑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하 정부안 은 부가가치세의 년 세입( ) 5%(2010

예산안 기준 조원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그 배분은 민간최종소비지2.4 ) ,

출의 시 ․도별 비중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에 각각, ,

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임100:200:300

◦ 정부안에 의하면 일반 자치단체는 조원의 세입순증 중앙정부는1.48 , 1.48

조원의 세입순감이 예상되고 교육자치단체는 재정상의 변동이 없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안은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문제를 권역별 가중치를 두어 해소하려는

방안이고 추가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자치단체로부터 출연‘ ’

받아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음

지방소비세 도입 정부안 에 의한 정부간 재원변화 요약< ( ) >

단위 조원( : )

중앙

정부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소비세 도입① -2.4 2.4 0.8 1.6 -
지방교부금 자연감소② 0.95 -0.47 -0.01 -0.46 -0.48
교육교부금율 인상률③ -0.36 - - - 0.36
지방교부세율 인하④ 0.36 -0.36 -0.01 -0.35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⑤ - -0.1 -0.06 -0.06 0.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⑥ - - -0.3 0.3 -

계 -1.48 1.48 0.34 1.14 -

주 년 예산안 기준 추계자료로서 실제 재정효과는 변동 가능하며 지방교부금 자: 2010 ,
연감소분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 +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 정부안에 의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 ․도별 세입순증 규모 년: 2010

◦ 위 서울 억원의 세입 순증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제외 이하 같음1 : 3,467 ( , )

◦ 위 경기 억원 위 부산 억원 위 경남 억원 위 대구2 2,797 , 3 1,583 , 4 1,504 , 5

억원 등의 세입순증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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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만을 보았을 때에는 수도권이 억원7,995

비수도권이 조 억원 의 비율로 배분(32.9%), 1 6,339 (67.1%) , 세입순증은

수도권에 억원 비수도권에 억원 이 배분6,790 (46.0%), 7,967 (54.0%) 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 경기 인천 지방소비세 세입에서 각각 를 출연하여, , 35%, 45%, 45%

조성할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서울의 세입순증은

억원 경기는 억원 인천은 억원2,104 , 1,277 , 201 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억원에 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7,967 3,208

전망됨

장제원의원안2.

❑ 장제원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제원의원안 은( ) (2008.11.)「 」

부가가치세의 년 세입예산안 기준 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20%(2010 9.7 )

고 그 배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 ․도별 비중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

시 비수도권 도에 각각 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임, 100:250:500

❑ 장제원의원안에 의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 ․도별 세입순증 규모1) :

년2010

◦ 위 서울 조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됨1 : 2 555

◦ 위 경남 조 억원 위 경기 조 억원 위 부산 억원 위2 2 15 , 3 1 836 , 4 1,511 , 5

대구 억원의 규모로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됨975

◦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 부여100%, 250%, 500%

로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가 정부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큼

1) 장제원의원안의 지방소비세 도입규모는 부가가치세의 인 조원이지만 다른 방20% 9.7 ,
안과의 비교를 위하여 장제원의원안의 재원규모를 수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를 재5%
원으로 하는 안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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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의원안3.

❑ 강운태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제원의원안 은( ) (2009.11.)「 」

부가가치세의 년 세입예산안 기준 조원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5%(2010 2.4 )

고 그 배분에 있어서 지방소비세액의 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배분하고, 50%

나머지 는 각 시50% ․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임

❑ 강운태의원안에 의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 ․도별 세입순증 규모 년: 2010

◦ 위 서울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됨1 : 1,925

◦ 위 경기 억원 위 경남 억원 위 부산 억원 위 대구2 1,289 , 3 1,160 , 4 1,155 , 5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됨1,115

◦ 강운태의원안은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보다 시 ․도별 지방소비세 세입순

증의 편차가 작았는바 이는 지방소비세액의 는 정부안을 따르고 나, 50%

머지 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정부안과 장제원50%

의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 기준에 의한 배분이 더 강하게 작

용하였음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의 문제II.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이 쟁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

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에서 로 인하할 예정임19.24% 18.97%

◦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 모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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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의 문제점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약,

화될 수밖에 없음

◦ 정부안에 의하면 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순증 규모가 전체의 수준에46%

이르게 되며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개 도는 지방소비, , , , , , 6

세가 도입되더라도 세입순증액이 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500

－ 이들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지역임

－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됨97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안의 수도권 비수도권 간 세입순증 효과-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정부안인 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18.97% 19.24%

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 인 억, 38.5% 7,085

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인 조 억원이 비수도권에61.5% 1 1,306

배분됨

◦ 이러한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19.24%

원은 억원3,600 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방안의 경우 년도 예산안 심의시 동 금액만큼 조정필요2010

2) 정부의 년 세제개편안과 년 국세세입예산기준임2009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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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문제III.

시1. ․도별 지방소비세 세수의 조정 년: 2010

❑ 지방소비세 세수불균형 조정에 의한 시 ․도별 지방소비세 세입순증내역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별 시< , ․도별 세입순증효과 비교 년: 2010 >

단위 억원( : )

정부안
정부안 교부세‘ +

법정률 인하유보 안’
장제원의원안1 강운태의원안

순

위
시도명 순증액

순

위
시도명 순증액

순

위
시도명 순증액

순

위
시도명 순증액

1 서울 3,467 1 서울 3,484 1 서울 2,555 1 서울 1,925

2 경기 2,797 2 경기 3,032 2 경남 2,015 2 경기 1,289

3 부산 1,583 3 경남 1,916 3 경기 1,836 3 경남 1,160

4 경남 1,504 4 부산 1,685 4 부산 1,511 4 부산 1,155

5 대구 1,028 5 대구 1,111 5 대구 975 5 대구 1,115

6 대전 706 6 경북 1,048 6 충남 954 6 제주 1,102

7 충남 669 7 충남 987 7 경북 836 7 대전 1,000

8 광주 575 8 대전 746 8 대전 679 8 광주 895

9 울산 536 9 충북 669 9 충북 650 9 충남 844

10 인천 526 10 전북 662 10 광주 545 10 충북 814

11 경북 446 11 광주 638 11 울산 517 11 강원 778

12 충북 409 12 인천 569 12 전북 500 12 전북 760

13 전북 254 13 울산 564 13 강원 415 13 울산 700

14 제주 180 14 강원 555 14 인천 411 14 인천 468

15 강원 173 15 전남 445 15 제주 276 15 전남 432

16 전남 -96 16 제주 281 16 전남 138 16 경북 424

합계 14,757 합계 18,391 합계 14,813 합계 14,859

수도권 6,790 수도권 7,085 수도권 4,802 수도권 3,681

비수도권 7,967 비수도권 11,306 비수도권 10,011 비수도권 11,178

주 장제원의원안은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를 다른 방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1. 5%
로 조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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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방안별 권역간 지방소비세 세수불균형 조정의 내용

◦ 정부안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각각 와 의 가중치를 부여: 200% 300%
하여 수도권에 지방소비세 세수가 집중되는 문제를 조정

◦ 정부안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 (19.24%)
대로 유지하여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유지

◦ 장제원의원안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각각 와 의 가중치를: 250% 500%
두어 정부안보다 세수불균형 조정을 강화

◦ 강운태의원안 지방소비세 세액의 는 정부안 나머지 는 재정자: 50% , 50%
립도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액의 를 배분 세수불균형 조정을 정부50% ,
안과 장제원의원안보다 강화

참고 시:※ ․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액과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억원( : , %)
민간최종소비지출액 년(2007 ) 재정자립도 년 예산기준(2009 )

순위 시도명
민간최종

소비지출액
순위 시도명 재정자립도

1 서울 1,388,761 1 서울 90.4
2 경기 1,204,984 2 인천 75.7
3 부산 353,745 3 경기 64.1
4 경남 295,873 4 울산 59.3
5 인천 257,967 5 부산 55.5
6 대구 233,522 6 대전 54.5
7 경북 221,336 7 대구 50.7
8 충남 170,784 8 광주 42.9
9 대전 154,479 9 경남 32.5
10 전북 145,537 10 충남 28.1
11 전남 139,860 11 충북 25.4
12 광주 139,750 12 제주 24.9
13 강원 128,825 13 강원 21.4
14 충북 124,425 14 경북 19.1
15 울산 116,229 15 전북 17.5
16 제주 50,764 16 전남 10.4

주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년 기준가격으로 평가된 년 민간최종소비지출액임: 1. 2005 2007
재정자립도는 년 각 시2. 2009 ․도 본청의 당초예산기준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www.kosis.kr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 , 2009.11., , 2009」 「

치단체 예산개요 ,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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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간 세입순증 비교 년2. - : 2010

❑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① 강운태의원안 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조 억원: 3,681 (24.8%), 1 1,178 (75.2%)

② 정부안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수도권 억원 비수+ : 7,085 (38.5%),

도권 조 억원1 1,306 (61.5%)

－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 ․도의 세입순증규모가 억원 이상500

③ 장제원의원안 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조 억원: 4,802 (32.4%), 1 11 (67.6%)

④ 정부안 수도권 억원 비수도권 억원: 6,790 (46.0%), 7,967 (54.0%)

각 방안별 권역별 세입순증 효과 비교< ,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교육비전출금 세입순증

세입증 비율 세입감 비율 세입감 비율 금액 비율

정부안
수도권 7,995 32.9 -673 8.1 -531 42.1 6,790 46.0

비수도권 16,339 67.1 -7,644 91.9 -730 57.9 7,967 54.0

정부안

수정1)
수도권 7,995 32.9 -379 8.1 -531 42.1 7,085 38.5

비수도권 16,339 67.1 -4,303 91.9 -730 57.9 11,306 61.5

장제원

의원안

수도권 5,914 24.3 -673 8.1 -440 36.5 4,802 32.4

비수도권 18,420 75.7 -7,644 91.9 -765 63.5 10,011 67.6

강운태

의원안

수도권 4,698 19.3 -673 8.1 -344 29.7 3,681 24.8

비수도권 19,636 80.7 -7,644 91.9 -815 70.3 11,178 75.2

주 정부안 수정은 정부안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 안 임: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 정부안 정부안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장제원의원안 등은 지방소비, + ,

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

계되어 있음

◦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

를 두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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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에 비해서 세입순증액이 큰 변동이 없지만,

비수도권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효과의 상당부분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효

과가 구축하게 되어 세입순증액이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액에 비해서 대폭 감

소하게 됨

◦ 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부분이 그리

크지 않지만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

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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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I.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

세를 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년부터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2010 . 2010

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년 예산안 기준5%(2010 2

조 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년간의 준비과4,334 ) , 3

정을 거쳐 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를 추가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2013 5%

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비롯

한 재정지표가 개선되고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 →

방세 확충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

역경제 활성화 효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

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따라서 지역별 계층별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첫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형평화를 어떠한 방,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

지출은 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 이전부터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악화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

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소비지원칙에 근거한 배분의 특성상 수도권지역에 지방소. ,

비세 세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를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배분하되5% ,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두어 비수100%, 200%, 300%

도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안에도 불구하고 수도.

권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이 년 기준으로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2007 55.6%

에 정부안에 따라서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달리 적용하더라도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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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수가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소비.

세 세수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익의 지방 환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수의 일부인 억원을 출연하여 도입되는3,000

지역상생발전기금 의 법적 성격과 재원의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 ’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

율을 인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가의 여부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그만큼 내국세의 모수가 감소하게 된다5% .

그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로 그 재원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와 지방교(19.24%)

육재정교부금 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의하면 지(20.0%) .

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로 인상하고 대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20.27% 18.97%

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하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기능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력이,

열약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이 되는 소비지표로 무엇이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도입추진중인 지방소비세의 세수재원은 생산지.

원칙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소비세는5% .

세목의 이름이 지칭하듯이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도입될 예정인 바 현재 정부,

안에 의하면 전년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소비지표로 선정하여 시도별로 배분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계정상의 거주지 원칙에 입각한 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이 소비지 원칙에 입각해 배분되어야 할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로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세의 일부를 떼어내어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 지방세수가 확충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며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세출측면의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도입추진중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서 지방소득세는 실질적인 재



문제 제기I. ꋮ 3

원이전이나 기존 제도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재원이 년2010

세입예산기준을 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정부 특히 광역2.4 , ,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 자체재원.

의 증가가 향후 지방정부의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방정부의 책임,

성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되어 전술한 네가지 문제점 및 쟁점 중

에서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문제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한 유보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가 지역별시도별 계층별광역기초로 지방재( ), ( - )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정부안 장제. II ,

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으로 나누어 각 방안별로 시, ․도별 세입순증효과를 분석하

여 본다 장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 III

보 재정불균형 조정과 같은 쟁점현안을 검토하여 본다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 . IV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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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분석II.

정부안에 의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변화1. ,

가 정부안 개요.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년 예산안 기준 조 억원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5%(2010 2 4,334 ) .

또한 지방소비세의 배분방법은 시 ․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각각 100%, 200%,

를 부여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바 동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300% , 「

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중앙,

정부와 일반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가 지방으로 조원 이전2.4① →

－ 지역별 가중치 적용(100:200:300)

국세인 부가가치세 조원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내국세 전체 모수가2.4②

감소 내국세 일정률로 배분되는 지방교부금이 자연 감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19.24%, 20%

－ 지자체는 약 조원 감소 교육재정도 약 조원 감소0.5 , 0.5

교육교부금이 자연감소 조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교(0.48 )③

육교부금율을 인상하여 보전 조원(20% 20.27%, 0.36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분석II. ꋮ 5

중앙정부에서 교육교부금률을 인상하여 교육재정을 보전함에 따라 동 금④

액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인하 조원(19.24% 18.97%, 0.36 )→

－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교부금 총액 변동없이 교육재정 보전

지방소비세가 새로운 지방세 시도세 로 도입됨에 따라 시( · )⑤ · 도세의 일정

률이 교육재정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증가 조원(0.12 )

－ 서울 시세의 경기도 광역시 시 도세의 도 도세의( 10%), · ( · 5%), (

3.6%)

－ 이를 통해 교육재정은 전액보전 조원( 0.48 = 0.36 + 0.12 )

수도권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시도의 지방소비세 일부 약- · (⑥

조원 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에 출연0.3 ) 「 」

이러한 정부의 원안대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면 지방정부 일반 자치단체는,

조원의 세입순증 중앙정부는 조원의 세입순감이 예상되고 교육자치단체는1.48 , 1.48

재정상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지방소비세 도입 정부원안 에 의한 정부간 재원변화 요약[ 1] ( )

단위 조원( : )
중앙

정부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소비세 도입① -2.4 2.4 0.8 1.6 -

지방교부금 자연감소② 0.95 -0.47 -0.01 -0.46 -0.48

교육교부금율 인상③ -0.36 - - - 0.36

지방교부세율 인하④ 0.36 -0.36 -0.01 -0.35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⑤ - -0.1 -0.06 -0.06 0.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⑥ - - -0.3 0.3 -

계 -1.48 1.48 0.34 1.14 -

주 년 예산안 기준 추계자료로서 실제 재정효과는 변동 가능하며 지방교부금 자: 2010 ,
연감소분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 +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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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안에 의한 시. ․도별 재원순증내역

정부원안에 의한 지방소비세 도입은 크게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각 시4 ․도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이고 전체적으로 년 세입기2010

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세입을 조 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2 4,334 .

둘째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로서 부가가치세의 가 지5%

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른 내국세 모수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내국세 법정률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지방교부세가 광역과 기초단체의 세입인 지방교(19.24%)

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은 전체적으로 광역.

자치단체 세입에서 억원 기초자치단체 세입에서 억원의 감소가 있을1,288 , 3,394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소인데 이는 내국세,

모수감소로 인한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에서 로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방교부세 감19.24% 18.97%

소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광역자치단체 세입에서 억원 기초자치. 1,000 ,

단체 세입에서 억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635 .

넷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시( ․도 교육청 전출금으로서 지방소비세가 광역시) ․
도의 보통세로 되고 이것의 일정률 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3.6%, 5%, 10%)

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 ․도 세입의 감소이다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 세입을 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1,261 .

이러한 네가지 효과를 고려한 각 시 ․도별 세입순증 효과를 살펴본다 정부안.

중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세입순증 효과는 제외‘ ’ 3)하고 순수 세입과 관련된 지

방소비세 세입순증 효과를 고려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입순증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서울이고 순

증 규모는 억원이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억원 부산이 억원 경남3,467 . 2,797 , 1,583 ,

3) 정부안에 의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은 연간 재원조성 규모가 억원 수준이고, ‘ ’ 3,000
총 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기금의 재원조성 초기에는 지방정부10 ,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주로 융자 및 지방채 발행 등으로 기금사

업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동 기금의 재원이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순수 세입

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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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억원 대구가 억원의 세입순증이 전망되고 있다1,504 , 1,028 .

표[ 2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 ․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 정부안,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세입증가(A)

지방교부세
자연감소(B)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C) 교육비

전출금(D)
세입순증

(A+B+C+D)조정
비율

세입 광역 기초 광역 기초

1 서울 16.0 3,894 -21 0 -16 0 -389 3,467
2 경기 13.9 3,378 -26 -277 -20 -215 -43 2,797
3 부산 8.2 1,984 -119 -11 -93 9 -169 1,583
4 경남 10.2 2,489 -74 -457 -57 -355 -42 1,504
5 대구 5.4 1,309 -90 -18 -70 -14 -90 1,028
6 대전 3.6 866 -53 0 -41 0 -67 706
7 충남 5.9 1,436 -78 -332 -61 -258 -39 669
8 광주 3.2 784 -81 0 -63 0 -65 575
9 울산 2.7 652 -25 -11 -19 9 -52 536
10 인천 3.0 723 -23 -32 -18 -25 -99 526
11 경북 7.7 1,862 -150 -625 -117 -485 -39 446
12 충북 4.3 1,047 -70 -264 -54 -205 -44 409
13 전북 5.0 1,224 -117 -409 -91 -317 -36 254
14 제주 1.8 427 -131 0 -101 0 -15 180
15 강원 4.5 1,084 -88 -403 -68 -313 -38 173
16 전남 4.8 1,176 -143 -555 -111 -431 -33 -96

합계 100.0 24,334 -1,288 -3,394 -1,000 -2,635 -1,261 14,757
수도권 32.9 7,995 -70 -309 -54 -240 -531 6,790
비수도권 67.1 16,339 -1,218 -3,085 -946 -2,395 -730 7,967

주 조정비율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1. 100%,․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두어 조정된 비율임200%, 300% .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은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른 내국2. 5%
세 모수감소로 법정률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19.24%)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의 비중에 따라 안분한 수치임, +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은 법정률인 에서 로 인하됨에 따라 감3. 19.24% 18.97%
소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의 비중에 따, +
라 안분한 수치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서울 시세의 경기도광역시 시도세의 도 도4. ( 10%), · ( · 5%), (
세의 으로 계산되었음3.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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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입증가 효과만을 보았을 때에는 수도권이 억원7,995 (32.9%),

비수도권이 조 억원 의 비율로 배분되지만 지방교부세 자연감소와1 6,339 (67.1%)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 교육비 전출금 등이 비수도권 자치단체 세입을 상당한,

폭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입순증은 수도권에 억원 비수6,790 (46.0%),

도권에 억원 이 배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7.967 (54.0%) .

전술한 표 의 세입순증효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의 지[ 2] , ,

방소비세 세입에서 각각 를 출연하여 조성할 예정인 지역상생발35%, 45%, 45% ‘

전기금 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 세입에서 출연’ .

하게 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로 계상할 경우 서울의

세입순증은 억원 경기는 억원 인천은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104 , 1,277 , 201 .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증가로 계상할 경우 비수,

도권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 표 에서 제시된[ 2] 7,967

억원에 비해서 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지역상생발전기3,208 .

금이 비수도권 지방정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특정 지방정부에게 지역상생발전

기금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장제원의원안과 강운태의원안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변화2.

가 장제원의원안과 강운태의원안 개요.

현재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안 장제원의,

원안 강운태의원안 등이 있으며 각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행정, , 「 」

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장제원의원안은 부가가치세의 를 재원으로 하고 권역별 가중치를 수도20% ,

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로 하고 있다 강운태의원안100%, 250%, 500% .

은 부가가치세의 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액의 는 정부안과5% , 50%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시도별로 배분하며 나머지 는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기, 50%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대한 비교분석II. ꋮ 9

준으로 단계 로 가중치를 두고 시도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5 (100~500%)

있다.

표[ 3 각 방안별 지방소비세 재원규모와 권역별 가중치 요약]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지방소비세

재원규모

․부가가치세의 5%
․ 년기준 억원2010 24,334

․부가가치세의 20%
․ 년 기준 억원2010 121,670

․부가가치세의 5%
․ 년 기준 억원2010 24,334

권역별

가중치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50%
․비수도권 도 500%

․지방소비세액의 50%
정부안과 동일

․지방소비세액의 50%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단계5 (100~500%)

나 장제원의원안에 의한 시. ․도별 재원순증 내역

전술한 장제원의원안에 의한 시 ․도별 재원순증을 제시하여 본다 정부안과.

비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재원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로 하며5% ,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권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100%,

비수도권 도 로 두어 지방소비세 세입을 배분한다 그 외 지방교부세250%, 500% .

자연감소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분은 정부안과 같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금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가 정부안과 다르기 때문에 시 ․도별로 다르게 된다.

이렇게 재원규모는 정부안과 같고 권역별 가중치를 비수도권 도에 높게 설정

하는 장제원의원안 수정안에 의하면 전체적인 세입순증규모는 조 억원으, 1 4,813

로 정부안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정부안보다 더 적.

기 때문이다.

장제원의원안 수정안에 의하여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분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분 교육비전출금을 모두 감안한 세입순증규모가 가장, ,

큰 곳은 서울로서 총 조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남2 555 .

이 조 억원 경기가 조 억원 부산이 억원 대구가 억원의 규모로2 15 , 1 836 , 1,511 , 975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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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 ․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 장제원의원안 수정,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세입증가(A)

지방교부세
자연감소(B)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C) 교육비

전출금(D)
세입순증
(A+B+C+D)조정

비율
세입 광역 기초 광역 기초

1 서울 11.8 2,880 -21 0 -16 0 -288 2,555

2 경남 12.6 3,068 -74 -457 -57 -355 -110 2,015

3 경기 10.3 2,499 -26 -277 -20 -215 -125 1,836

4 부산 7.5 1,834 -119 -11 -93 -9 -92 1,511

5 대구 5.0 1,211 -90 -18 -70 -14 -44 975

6 충남 7.3 1,771 -78 -332 -61 -258 -89 954

7 경북 9.4 2,295 -150 -625 -117 -485 -83 836

8 대전 3.3 801 -53 0 -41 0 -29 679

9 충북 5.3 1,290 -70 -264 -54 -205 -46 650

10 광주 3.0 725 -81 0 -63 0 -36 545

11 울산 2.5 603 -25 -11 -19 -9 -22 517

12 전북 6.2 1,509 -117 -409 -91 -317 -75 500

13 강원 5.5 1,336 -88 -403 -68 -313 -48 415

14 인천 2.2 535 -23 -32 -18 -25 -27 411

15 제주 2.2 526 -131 0 -101 0 -19 276

16 전남 6.0 1,450 -143 -555 -111 -431 -73 138

합계 100.0 24,334 -1,288 -3,394 -1,000 -2,635 -1,205 14,813

수도권 24.3 5,914 -70 -309 -54 -240 -440 4,802

비수도권 75.7 18,420 -1,218 -3,085 -946 -2,395 -765 10,011

주 조정비율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1. 100%,․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두어 조정된 비율임250%, 500% .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은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른 내국2. 5%
세 모수감소로 법정률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19.24%)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 배분액의 비중에 따라 안분한 수치임, +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은 법정률인 에서 로 인하됨에 따라 감3. 19.24% 18.97%
소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의 비중에 따, +
라 안분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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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세입증가만을 놓고 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24.3%

억원이 배분되며 비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조 억원이 배분된5,914 , 75.7% 1 8,420

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서 비수도권 도 지역에 가중치를 로 높게 설정하였기. 500%

때문이다 세입순증 효과를 검토하여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 32.4% 4,802

억원이 배분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조 억원이 배분될 것으로67.6% 1 11

전망된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장제원의원안에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

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분 교육비 전출금을 모두 감,

안하여 세입순증효과를 계산하면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에 비해서 비수도권지역의

세입순증효과의 규모와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표 의 세입순증효과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정부의 지[ 4] , ,

방소비세 세입에서 각각 를 출연하여 조성할 예정인 지역상생발35%, 45%, 45% ‘

전기금 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장제원의원안에 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소비’ .

세 세입에서 출연하게 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로 계

상할 경우 서울의 세입순증은 억원 경기는 억원 인천은 억원이 될1,547 , 711 , 170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증가로.

계상할 경우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 표, [ 4]

에서 제시된 조 억원에 비해서 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1 11 2,428 .

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비수도권 지방정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특정 지방정부

에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다 강운태의원안에 의한 시. ․도별 재원순증 내역

강운태의원안에 의한 시 ․도별 재원순증을 제시하여 본다 강운태의원안은.

지방소비세액의 는 정부안과 같이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수도권50% 100%,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되고 나머200%, 300% ,

지 지방소비세액의 는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단계 로50% 5 (100~500%)․
나누어 차등배분하는 방안이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과 지방교부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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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인하분은 정부안과 같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가,

정부안과 다르기 때문에 시 ․도별로 다르게 된다.

이러한 강운태의원안에 의하면 전체적인 세입순증규모는 조 억원으로, 1 4,859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정부.

안과 장제원의원안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강운태의원안에 의하여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지방, ,

교부세 법정률 인하분 교육비전출금을 모두 감안한 세입순증규모가 가장 큰 곳,

은 서울로서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기가 억1,925 . 1,289

원 경남이 억원 부산이 억원 대구가 억원의 세입이 순증할 것으, 1,160 , 1,155 , 1,115

로 전망된다.

강운태의원안은 전체적으로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 보다 시 ․도별 지방소비

세 세입순증의 편차가 작았다 이는 지방소비세액의 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 50%

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 기준

에 의한 배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강운태의원안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만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지역에 전,

체의 인 억원이 배분되며 비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조19.3%% 4,698 , 80.7% 1

억원이 배분된다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에 비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9,636 .

는 지방소비세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입순증 효과를 검토하.

여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 억원이 배분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24.8% 3,681

전체의 인 조 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과 장제원의원75.2% 1 1,1781 .

안과 마찬가지로 강운태의원안에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자

연감소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인하분 교육비 전출금을 모두 감안하여 세입순증,

효과를 계산하면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에 비해서 비수도권지역의 세입순증효과의

규모와 비중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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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 ․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 강운태의원안,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세입(A) 지방교부세(B)

교육비

전출금

(C)

세입순증

(A+B+C)

정부안 배분

(50%)

재정자립도배분

(50%) 합계

(c=a+b)

자연

감소

법정률

인하조정

비율
세입(a)

배분

비율
세입(b)

1 서울 16.0 1,947 1.92 234 2,180 -21 -16 -218 1,925

2 경기 13.9 1,689 1.92 234 1,923 -303 -235 -96 1,289

3 경남 10.2 1,244 7.7 937 2,181 -531 -412 -79 1,160

4 부산 8.2 992 3.84 467 1,459 -130 -101 -73 1,155

5 대구 5.4 655 5.76 701 1,356 -108 -84 -49 1,115

6 제주 1.8 213 9.62 1,170 1,384 -131 -101 -50 1,102

7 대전 3.6 433 5.76 701 1,134 -53 -41 -41 1,000

8 광주 3.2 392 5.76 701 1,093 -81 -63 -55 895

9 충남 5.9 718 7.7 937 1,655 -410 -318 -83 844

10 충북 4.3 523 7.7 937 1,460 -334 -260 -53 814

11 강원 4.5 542 9.62 1,170 1,712 -491 -381 -62 778

12 전북 5.0 612 9.62 1,170 1,783 -526 -408 -89 760

13 울산 2.7 326 3.84 467 793 -36 -28 -29 700

14 인천 3.0 362 1.92 234 595 -55 -43 -30 468

15 전남 4.8 588 9.62 1,170 1,759 -698 -542 -88 432

16 경북 7.7 931 7.7 937 1,868 -775 -602 -67 424

합계 100 12,167 12,167 24,334 -4,682 -3,634 -1,159 14,859

수도권 32.9 3,998 702 4,698 -379 -294 -344 3,681

비수도권 67.1 8,169 11,465 19,636 -4,303 -3,340 -815 11,178

주 지방소비세액의 조 억원 는 정부안을 따르고 나머지 는 재정자립: 1. 50%(1 2,167 ) , 50%
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울산(100%: , , ), (200%: ,

광주 대전 대구 비수도권 시도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300%: , , ) (400%: , , , 500%: ,‧
전북 강원 제주 에 가중치 부여하여 계산됨, , )
가중지수와 조정비율은 강운태의원안에 계산된 수치임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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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관련 쟁점사항 검토III.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1.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하

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교.

부세 법정교부율을 정부안인 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로 유지하는18.97% 19.24%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이 대두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 ,

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이 되는 지방소비세의 특성상 수도권으로

의 세수집중을 피할 수 없다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수도권 세수집중을 조정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가중치의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정부안과 장제원의

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소요인으로 인하여 각, . ,

방안별로 원래의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에 비해서 최종적인 세입순증에 있어서는

비수도권이 지방교부세 감소가 월등히 커지게 된다.

정부안에 의하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2]

규모는 전체의 이지만 지방교부세 감소를 고려한 세입순증규모는 전체의67.1% ,

순증 규모가 전체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54.0% . ,

수도권 세수집중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더라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비수도권 시 ․도에서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부안을 수정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방안에 의하면 표 의. , [ 2]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인하분이 제외되며 이럴 경우,

전체 세입순증액은 조 억원으로 증가하며 순증액의 인 억원이1 8,391 , 38.5% 7,085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인 조 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되어 지방61.5% 1 1,306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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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 ․도별 권역별 세입순증 현황, :

정부안 지방교부세 법정률 유지 년도+ (2010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세입증가(A)

지방교부세
자연감소(B) 교육비

전출금(D)
세입순증

(A+B+C+D)조정
비율

세입 광역 기초

1 서울 16.0 3,894 -21 0 -389 3,484
2 경기 13.9 3,378 -26 -277 -43 3,032
3 경남 10.2 2,489 -74 -457 -42 1,916
4 부산 8.2 1,984 -119 -11 -169 1,685
5 대구 5.4 1,309 -90 -18 -90 1,111
6 경북 7.7 1,862 -150 -625 -39 1,048
7 충남 5.9 1,436 -78 -332 -39 987
8 대전 3.6 866 -53 0 -67 746
9 충북 4.3 1,047 -70 -264 -44 669
10 전북 5.0 1,224 -117 -409 -36 662
11 광주 3.2 784 -81 0 -65 638
12 인천 3.0 723 -23 -32 -99 569
13 울산 2.7 652 -25 -11 -52 564
14 강원 4.5 1,084 -88 -403 -38 555
15 전남 4.8 1,176 -143 -555 -33 445
16 제주 1.8 427 -131 0 -15 281

합계 100.0 24,334 -1,288 -3,394 -1,261 18,391
수도권 32.9 7,995 -70 -309 -531 7,085
비수도권 67.1 16,339 -1,218 -3,085 -730 11,306

주 조정비율은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1. 100%,․
비수도권 도 의 가중치를 두어 조정된 비율임200%, 300% .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은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른 내국2. 5%
세 모수감소로 법정률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19.24%)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의 비중에 따라 안분한 수치임, +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분은 법정률인 에서 로 인하됨에 따라 감3. 19.24% 18.97%
소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서 시 ․도별 계층별 보통 분권교부세의 비중에 따, +
라 안분한 수치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서울 시세의 경기도광역시 시도세의 도 도4. ( 10%), · ( · 5%), (
세의 으로 계산되었음3.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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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할 경우 재정[ 2]

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 , , , ,

남 등 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세입순증액이 억원 미만이지만6 500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남을 제[ 6]

외하고 모두 세입순증액이 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500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2.

지금까지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정부안 정부안 수정안지방교부세 법정률, (

인하 유보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의 지역별 세입순증을 살펴보았는 바), , ,

다음은 각 방안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입순증을 비교하여 본다.

가지 방안 중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세입순증 규모가 가장 큰 방안은 강운태4

의원안으로서 수도권에 억원 비수도권에 조 억원의 세입순증이 전망3,681 , 1 1,178

되어 전체 세입순증에 대한 비수도권 세입순증 비율이 에 달하였다 다음으75.2% .

로 정부안 수정안 즉 정부안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의 비, ,

수도권 세입순증 규모가 조 억원으로 전망되어 전체 세입순증의 에1 1,306 61.5%

달하였다 장제원의원안은 수도권에 억원 비수도권에 조 억원의 세입순. 4,802 , 1 11

증이 전망되어 전체 세입순증에 대한 비수도권 세입순증의 비율이 에 달하67.6%

였다.

전술하였듯이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비수도권 광역시

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 를 두어 배분되는 정부안 정부안 수정안 장(200~500%) , ,

제원의원안 등은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

금을 합친 세입감소부분이 그리 크지 않지만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비중

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와 지방교부세. ․교육비전출

금 세입감소를 모두 고려한 세입순증에 있어서는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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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큰 변동이 없지만 비수도권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효과의 상당부분을,

세입감소효과가 구축하게 되어 세입순증액수의 절대액 자체가 지방소비세 세입증

가액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각 방안별 권역별 세입순증 효과 비교] ,

단위 억원( : ,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교육비전출금 세입순증

세입증 비율 세입감 비율
세입

감
비율 금액 비율

정부안
수도권 7,995 32.9 -673 8.1 -531 42.1 6,790 46.0

비수도권 16,339 67.1 -7,644 91.9 -730 57.9 7,967 54.0

정부안 지방+
교부세 법정률

유지안

수도권 7,995 32.9 -379 8.1 -531 42.1 7,085 38.5

비수도권 16,339 67.1 -4,303 91.9 -730 57.9 11,306 61.5

장제원의원안
수도권 5,914 24.3 -673 8.1 -440 36.5 4,802 32.4

비수도권 18,420 75.7 -7,644 91.9 -765 63.5 10,011 67.6

강운태의원안
수도권 4,698 19.3 -673 8.1 -344 29.7 3,681 24.8

비수도권 19,636 80.7 -7,644 91.9 -815 70.3 11,178 7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반면에 강운태의원안의 경우 지방소비세액의 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배50%

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게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의 이상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교육비전출금 세입80% . ․
감을 고려한 세입순증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비수도권의 세입순증효과가 다른 방안

에 비해서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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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IV.

지방소비세에 의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의 강화와 함께 항상 제기되는 문제

는 지역간 세수불균형의 문제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

정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술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들의 배분.

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는 서울 경기 인천 등과 같은 수도권 지55.6% , ,

역에 집중되어 있다 년 기준 따라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을 그대로 적(2007 ).

용하여 지방소비세가 배분될 경우 수도권에 지방소비세의 세수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술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들은 내국세의 가 재원인 지방교부. 19.24%

세에서 주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내

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 재원도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수행하던 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형평화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부안과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민간최종소,

비지출의 시 ․도별 비중에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도에 수도권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비수도권에 좀더 많은 지방소비세 세입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하여 내국세 모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

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로 인한 감소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가

상당폭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의 의존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에게 집중된다.

전술한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된 시 ․도별 세입순증은 수

도권이 비수도권이 에 이르게 되어 세입순증의 절반가까이가 수도권에46%, 54%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장제원의원안이나 강운태의원안처럼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든지 지방소비세액의 를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50%

수 있다 즉 기존 정부안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형평화 조정기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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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분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형평화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면 지방소비세가 가지

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여건의 연계가 약화되고 기존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과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형평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재정형평화

조정기능을 무한정 강화시킬 수는 없으며 재정형평화를 위해 되도록 지방교부세,

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표 에서 제시된 방안인 기존 정부안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하를 유보시[ 6]

키는 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방안은 정부안에서 지방교부세 법정.

률을 인하시키지 않고 현행대로 유보시키는 안으로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하,

시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역간 재정형평화기능 약화를 일정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 ,

의 지출이 추가적으로 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교부세의3,600 .

재정형평화기능의 유지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원보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

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을 도입추진중이다 이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소비‘ ’ .

세 세입 중에서 연간 억원을 출연하여 비수도권 지방정부에게 지원하자는3,000

방안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 ’

비수도권 지방정부에게 이전시킨다는 명목과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 기금이 년부터 바로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2010

있을 지는 좀 더 제도시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규모가 연간. 3,000

억원 수준이고 이러한 재원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형평화를 개선하기

에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 기금의 조성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업에 직접 투자되기 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세입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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